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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초등아동 돌봄공백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여 ‘온마을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초등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공하는 정책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담론에서 드러나는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정책의 

설계가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형

태를 ‘보편적 돌봄’으로 평가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서비스는 모든 초등아동에게 열려있

으나 실제 이용 시 가구형태, 연령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공적 지원의 포괄 목표

치가 30%에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과 지역별 서비스 할당이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기보다 

행정적 재량에 좌우되어 서비스 공급량의 편차가 크다는 측면 때문이다. 둘째, 서울시는 지

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도록 권장하면서 이를 ‘공적 역할의 확대’로 해석하

는 형식적 공공성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는 마땅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제

공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윤리라는 ‘돌봄의 윤리’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총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호봉제를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상승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 돌봄서비스의 보편성 확대와 내용적 공공성의 강

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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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생계부양자와 가정 내 돌봄자를 제도적으로 이분

화했던 한국사회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책임 최소원칙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보육시설 설립 주체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열려있었

으며,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고, 법정 저소득층에만 지원하였다(송다

영, 2014a). 이후 한국사회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인구지표, 가구 형태 등 사

회변화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을 실감하였다(김지미, 2013; 김영미, 2009). 

2000년 1,495억 원에 불과하던 보육예산이 2013년 4조 131억 원으로 10여 년 사이

에 무려 28배나 증가하였지만(류연규, 2012; 송다영, 2014a), 공보육시설 확충보다는 

민간시장을 활용하고, 돌봄에 대해 가족책임에 편승하는 정책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

았다1).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수급대상이 모든 영유아로 확대되는 등 

보편적 보육의 방향성을 띠며 국공립시설 30% 확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가 정책목표로 제시되었으나, 결국 경제성장을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재정을 최소로 

투입해야 한다는 기조가 유지되었다(송다영, 2014a). 참여정부 시기에는 민간보육 시

설에 대한 평가인증방식과 같은 관리와 통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부모에게 직접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과 양육수당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경제적 비용

을 지원하는데 한정되어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및 재가족화 현상은 유지되었다

(김수정, 2015; 김종해, 2019; 장지연, 2011; 송다영, 2010; 전윤정, 2014).

지원 형태에 한계를 띄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유아 대상 

돌봄정책과 비교하면 초등연령 아동 대상의 돌봄 정책은 그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었

다. 2018년 기준 돌봄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대상 공적 지원은 전 아동의 75.5%를 포

괄하는데 반해,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서비스는 12%만을 포괄하고 있다(안현미, 

2018: 5-6). 이러한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공백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1만 6천

여 명에 이르는데2),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되는 육아휴직 제도 또한 아직 조직문화, 

남성의 제도 활용의 한계 등으로 그 실효성이 낮다(엄규숙, 2012; 정한나⋅윤정혜, 

2020). 방과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의 안전 및 발달상의 문제도 논의

되고 있다. 방과후 성인의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학습, 정서, 사회성 

 1) 2010년 기준 민간시설 비율 87.2% (류연규, 2012).

 2)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합동, 2017) 자료에 따르면 ’17년 2~3월 (초등학교 신학기 전후 
기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1만 6천여 명이 퇴사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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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면에서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한다(서혜전, 2012; 이재연⋅

강성희, 1996; 이태수, 2005). 반면, 돌봄서비스가 아동의 교육효과, 자기효능감, 학교

적응, 게임과몰입, 약물사용이나 범죄예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김동하, 2018; 김유현⋅신승현, 2019; 박보은⋅정선영, 2019; 이봉주⋅

조미라, 2011; Durlak et al., 2010; Goldschmidt et al., 2007).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아동 20만 명을 공적 돌

봄서비스 범위 내로 포괄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처통합 국정과제, ‘온종일돌봄’ 정책

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핵심은 공적이며 보편적인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이다. 6~12

세의 아동에 대하여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수 확대를 통해 돌봄 아동

을 현재 24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다함께돌봄센터’3)를 ‘22년까지 1,800개소를 신설하여 돌봄 아동을 현재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7).

국정과제에 발맞춰 서울시도 2018년부터 온마을돌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서울특

별시, 2018). 공적 돌봄체계 내 초등아동을 현재 12%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

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예산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서

비스 모델을 다양화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명칭으로 2022년까지 400개소 설치

를 목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서울특별시, 2018; 안현미 외, 2019).

이처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 책임의 확대와 보편

적 돌봄서비스 구축”을(관계부처합동. 2018: 2; 서울특별시, 2019: 1) 천명한 가운데,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공하는 정책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초등연령 

대상 돌봄서비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정책분석을 위해 이데올로기

와 담론, 그리고 정책의 설계라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가 ‘구성’되는 

단계에서 제도권(또는 주류사회)의 언어와 담론을 통해 설정되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설

계된 정책이 부합하는지 분석하는 도구가 된다. 분석의 도구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인지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보편성과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돌봄의 확대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향후 방향성, 즉 보편적이며 공적인 돌봄서비스가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조건

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3) 아동복지법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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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돌봄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는 온마을돌봄 정책을 통해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 돌봄서비스’라 함은 어떤 특징을 갖춰야 하는가? 김

효정ㆍ권혁주(2013)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 가지 측면, 즉 정책설계, 정책 집행, 정책 결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째, 정책설계에 있어서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고려하고 처우하

는 것을 의미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이다(Rothstein, 1998). 시민권에 기

초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는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Vabø & Szebehely, 2012). 둘째, 정책 집행의 측면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이 처한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의 욕구를 사정하여 수혜 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Thompson & Hoggett, 1996). 적격 여부의 판단 근거는 전문적 지식과 기준에 의

한 욕구조사이지 자산조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지방정부

의 제공능력에 따라, 또는 관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보편성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Care Quality Commission, 2012; Kildal & Kunhle, 2002). 행정적 재량

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욕구가 있는 시민에게 서비스 공급을 차단하는 

복지수급 문지기(gatekeeping)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 

결과의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사회서비스가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될 

만큼의 양적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Thompson & Hoggett, 1996). 서비스

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욕구가 해결

되지 못한다면 보편성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서비스가 보편

성을 띤다는 의미를 정리하면,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이 서비스 이용자격을 가지며, 

적격성 여부는 자산이나 행정적 재량이 아닌 전문적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서비

스 공급은 충분하여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 책임의 확대를 선

언한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국내 돌봄정책에 있어 ‘공공성’ 강화는 중요한 화두였다

(홍나미ㆍ정익중, 2019). 무엇이 공공성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논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대게 공공성을 특정 속성이나 주체와 연관 지어 개념화하였다.

공공성을 특정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시도들은 주로 공익, 민주주의, 평등 등 정

의(justice)라고 총칭할 수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정의하였다(남찬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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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홍성태(2013)는 왕정시대와 대통령중심제 이후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공공성의 

개념이 변화함을 제시하여 공공성의 개념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적 개념

인 것을 논증하였다. 이처럼 근 10여 년간 공공성의 속성에 대한 개념화는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시장화의 폐해를 경험하며 이에 대한 대치점으로서 구성된 경향이 있다. 특

히, 임의영(2010: 4)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담론과 대립되는 공공성을 개념화하였는

데, 공공성을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적인 맥락에서 각각 관계, 공감, 책임이라는 속성

으로 개념화하고 “정치공동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 평등, 공공복리를 추구하

는 이념”으로 정의하였다. 신동면(2010) 또한 조직이나 제도의 공공성을 ‘공민성, 공익

성, 공개성’과 같은 속성으로 정의하고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였다. 다만 김사현(2019: 

176)은 새로운 공공성 담론과 복지혼합 논의에서 공공성 확립의 주체가 더 이상 국가

의 공식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집합적으로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다양한 행위주

체의 활동이 권장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반면, ‘공공성’을 행위 주체 또는 주체와 부착된 속성으로 분석하는 시도도 있다. 

조희연(2007: 56)은 국가를 시민사회의 감시와 민주주의에 의해 공적ㆍ비사유적 성격

이 강제로 부과된 존재로 파악하며 시민사회가 가지는 공적이며 비사유적 성격을 중심

으로 공공성을 개념화하였다. 신동면(2010)은 공공성의 형식적 측면을 복지혼합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실질적 측면을 사회권 보장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공공성을 실현주체(또는 실현주체에 부착된 속성) 또는 속성과 연결하여 개념화

한 것에 반해 이병량은(2011) 공공성이 그 실현주체와 속성으로 이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형식적 공공성이 행위 주체, 즉 정부나 공적 기관을 의미한다면 내용적 

공공성은 행위의 결과로서 바람직한 상태, 즉 정의, 형평성, 공익 등의 속성을 의미한

다고 주장하였다.

공공성의 개념을 특정 속성이나 실현 주체와 연결 지어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남찬

섭(2012)은 오늘날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인위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돌봄’은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구분을 허물고, 공공성에 부착된 특정 주체나 ‘정의’라는 가치에 

근본적 재구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는 돌봄

의 윤리(ethics of care)가 정의의 윤리(ethics of justice)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돌봄의 윤리란 Carol Gilligan(1982)의 저서 〈In a Different 

Voice>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다. Gilligan은 그간 인간의 도덕발달에 대한 논의가 

권리(rights)나 규율(rules), 즉 남성적4) 정의 윤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왔음을 비판하

며 돌봄5)도 관계(relationships)이자 동시에 책임(responsibilities)으로서 인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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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리적 행위이자 필수적인 도덕발달임을 주장하였다. 돌봄을 보편적 윤리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돌봄의 윤리가 국내정치, 경제정의, 국제관계 등에서 근본적 이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Engster(2007)의 저서 〈돌봄: 정의의 심장〉은 

인간이 존재론적 본성으로부터 의존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

한 타인을 돌볼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돌봄의무를 제도화할 공적 책임이 있다

고 제안한다. 그리고 헌법과 주요한 경제사회적 제도와 구조의 원리로 간주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희강(2016)은 돌봄의 윤리를 국가의 규범적 운영원리로 

채택하는 돌봄 국가를(Caring state) 복지국가의 새 지평으로 제안한다. 돌봄 국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즉,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에 기초한 복지,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를 제시6)하였다.

본 연구는 상술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이 천명하는 보편성

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돌봄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특히,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나아

가 특정 주체나 속성에 한정 지어지는 공공성이라는 가치의 대안으로서 돌봄의 윤리를 

국가의 운영원리로 채택해야 한다는 이론적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 온마을돌봄

을 둘러싼 담론과 정책설계를 검토할 것이다.

 4) Gilligan은 돌봄의 윤리에 대한 개념화가 윤리의 성적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인간의 도덕
발달에 대한 개념을 남성적 정의 윤리 너머로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

나, 이후의 많은 실증 연구들이 돌봄을 인간 보편의 윤리보다는 여성에 의해 더욱 활발히 
이행되는 윤리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Henderson and Allen, 1991).

 5) Gilligan은 돌봄을 ‘누군가의 욕구를 발견하고 대응하여 누구도 혼자 남지 않도록 세상을 살

피는 관계적 행동’이라 정의하였다(“An activity of relationship, of seeing and responding 
to needs, of taking care of the world by sustaining the web of connection so 
that no one is left alone”, Gilligan, 1982:62).

 6) 김희강(2016)이 설명하는 의존의 정상성에 기초한 복지란, 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

민의 권리이므로 국가의 역할은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 조력하는 것이 아
니라 의존적임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란, 
돌봄제공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성별화된 역할 구분을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조화하

여 모두가 소득자와 돌봄제공자 역할을 불이익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돌봄서
비스, 돌봄 비용에 대한 공적 보상, 임금노동과 같은 수준의 돌봄노동 보상, 양성 모두에게 
유리한 노동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란, 국가는 돌봄윤리를 

적용함에 있어 사적 조직이 갖는 한계, 예를 들어 돌봄의 범위, 비정규적이고 불평등한 돌봄 
분배, 무임승차자로부터 돌봄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에 적극적인 상태이다. 돌봄 국가의 원칙
과 복지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김희강(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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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개념적 도구: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Berger외(1967, Parton, 2003에서 재인용)의 저서 ‘실재의 사

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에서 처음 개념화되었다. 사회적 구

성주의자들은 객관적·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한다는 외부 

현실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특정 현상을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이유

는 개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전제한다(Blaikie, 2007). 따라서 사회

적 구성주의가 정의하는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행위자들의(human actors) 

생각, 언어, 행동을 통해 부여하는 의미로 구성된 상징적 세계이다. 사회 속 개인 행위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언어와 행동(활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타인의 세계

와 다각적ㆍ지속적으로 소통한다. 이 소통과정을 통해 개인이 구축한 세계는 유동적이

고 불안정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결국 인간 존재와 주위 환경에 대한 나름의 일

관성과 목적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가(social reality) ‘구성’된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아이디어, 언어, 행동을 통해 부여하는 의미가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물이라는 뜻이다(Parton, 2003).

여기서 개개인의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실존하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사물이

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타인과 소통을 통해 확장될 때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 실재에 

대한 타인의 견해와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다. 생각과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담고 있

다’라기 보다 ‘변화시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며(Potter & Wetherell, 1987), 

이런 의미에서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가 ‘구

성’되는 단계에서 제도권(또는 주류사회)의 아이디어, 언어와 담론, 정책 설계가 정치ㆍ

사회적 수사로(rhetorical) 활용되는 측면에 집중한다(Bilig, 1987; Shotter, 1993). 이

들은 제도권이 정치ㆍ사회적 수사를 통해 ‘특정 행위나 현실이 다른 것보다 더 정당하

고 적절하다’라는 논지를 구축한다고 전제한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은 가치중

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으며, 주류 담론이나 정책설계에 의해 주관적, 맥락적으로 판

단되고 이해된 결과물이다(Sabatier & Weible, 2014).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

은 사회에서 일반적 상식으로 여겨지는 특정 관점 속에 내재된 가정, 추측, 편견을 드

러내고, 그 관점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대응되는지 설명한다(Lister, 

2010).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은 특정 사회문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분석할 때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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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추측, 편견을 분리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정책분

석 방법론으로서 활용도가 높다(Blaikie, 2007; Grebe, 2009).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

회문제를 분석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분석도구로 사용한다. 첫째, 이데올로기

(Ideology)는 제도권(또는 주류사회)이 스스로 선호하는 가치를 이용하여 특정 현상을 

‘일반적’ 또는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정당화하는지, 또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은 

‘문제화’ 하는지를 분석한다(George and Wilding 1994). 둘째, 언어와 담론(Language 

and discourse)은 이념을 통해 규정된 ‘상식’ 또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일탈’이 어떤 

언어를 통해 규정되는지 분석한다. 셋째, 해당 사회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정책은 이념

과 담론이 만든 명분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이 되는

지 분석한다(Lister, 2010).

현재 사회적 구성주의는 이데올로기, 담론, 정책설계를 정책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단일 국가 정책의 분석, 국가 간 정책 비교 방법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회정책

학 분야 내 다수의 연구가 사회적 구성주의와 세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 집단이 

정책대상자가 되는 과정과 정책설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Jacobs외는(2003) 담론과 정

책설계를 탐색하여 주거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분석하였고, Wilson and Huntington 

(2006)의 연구는 정책담론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복지수당 의존성의 연결성

을 밝힌 바 있다. 전미양(2016)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세 가지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

하여 영국사회 내 한부모가 ‘문제화’되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제안하는 분석도구인 이념, 담론, 정책설계를 활용하

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앙ㆍ지방정부의 주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초등연령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 특히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돌봄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활

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개념적 분석도구와 역할은 <표 1>과 같다.

분석도구 분석대상 개념적 도구의 역할

담론 서울시 온마을돌봄에 대한 담론
서울시 온마을돌봄정책이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도출

이데올로기
서울시 온마을돌봄정책의 보편성⋅

공공성

정책의 명분과 정책설계 검토를 위한 

관점 제시

정책설계
서울시 온마을돌봄정책의 초등연령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설계

서울시 온마을돌봄의 정책설계가 담

론에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와 부합

하는지에 대한 분석 및 개선점 제시

<표 1> 사회적 구성주의의 개념적 분석도구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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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이데올로기와 담론, 

그리고 정책설계

사회적 구성주의는 제도권(또는 주류사회)이 사회적 문제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와 담론을 활용하여 특정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절’

하다고 규정하는지, 나아가 이데올로기와 담론이 만든 명분이 어떻게 제도적 권력, 즉 

세부 정책으로 설계되어 해당 사회문제에 개입하는지 분석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세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본 장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초등연령 아동 대

상의 온마을돌봄 정책에 동반되는 언어와 담론을 통해 채택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정책의 설계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다.

서울시는 온마을돌봄 정책의 초등아동 대상의 서비스를 묘사하는데 ‘모든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활용되는 대표적 이데올로기

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과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는 ‘공공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서울시가 돌봄서

비스를 설계하며 추구하는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

설계는 어떤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온마을돌봄 정책의 ‘보편성’ 추구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편성’을 대표적인 가치로 

명시하며, 모든 초등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ㆍ일시ㆍ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서울시 전역에 개소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69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400개의 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

터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방학중ㆍ방과후 돌봄틈새를 메워주는 보편적 초등돌봄...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의 방과 후나 방학, 

휴일 같은 틈새보육을 메워주는 보편적 초등돌봄 서비스인 ‘우리동네키움센

터’를 서울시 내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T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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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겨레TV, 2020)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은 모든 초등연령 아동에게 열려있는 돌봄서비스임을 나타

내며 서비스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정책설계의 측면에서 서울시가 우리동네키움센터

를 ‘보편적 돌봄’으로 묘사하는 근거는 모든 초등연령 아동에게 열려있는 돌봄이라는 

개방성이다. 기존의 초등아동 대상의 돌봄정책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아동에

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반하여, 경제상황으로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급량 목표

는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안현미, 

2018). 맞벌이 가구가 돌봄욕구를 가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추가 돌봄수요가 예측된 

것이다. 실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서도 자치구마다 저학년, 맞벌이, 한부모, 다자

녀 가구 등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 온종일돌봄 정책

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과 저학년 아동의 돌봄 수요를 우선 해결하도록 지자체별 다

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마련을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구 형태나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적 우선순위 적용은 해당 특징을 보유

하지 않은 아동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는 ‘욕구가 있는 모

든 아동’에게 열려있어야 하는 ‘보편적 돌봄’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정책 결과의 측면에서, 2022년까지 400개소 확충으로 계획된 서울시 우리동네키움

센터는 전체 초등연령 아동의 30%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책의 근간이다. 그러나 

초등연령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7) 목표치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의 아동만이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즉 해당 비율의 공적 돌봄서비스 수준이 

돌봄욕구가 있는 아동에게 돌아갈 충분한 양의 서비스인지, 또 공적 지원 제도 내에 

포함되어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욕구를 해소할만한 충분한 양의 서비스인지에 대한 근

거는 현재로서 다소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측면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설치는 자치구의 돌봄정책 실현 의

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는 서비스 이용료, 급ㆍ간식, 아동 1인당 돌

봄 인력 등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지역 편차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일부 자

치구는 추가 예산 편성으로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서비스(아픈아이 돌봄 등), 

급ㆍ간식을 제공하거나, 타 자치구에 비해 촘촘한 센터의 설립이 가능하였다(안현미 

 7) 여기서 ‘공적지원’이란 초등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즉 초등돌
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포함
하나, 지역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제3섹터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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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9). 그러나 이런 서비스의 지역 편차는 대상자의 욕구를 전문적 지식을 근거로 

사정하여 달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제공능력 또는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

로 보편성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김효정ㆍ권혁주, 2013).

2. 온마을돌봄 정책의 공공성 추구 (공적 역할의 확대)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성 추구, 즉 공적 역할의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역할의 확대 필요성은 온마을돌봄 정책과 ‘우

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서울시라는 큰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국가의 공공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이제는 정부가 책

임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서울시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

작했습니다. 결국은 가야 할 길입니다.”

(‘초등 마을돌봄 해답찾기’ 청책토론회 시장담화, 2019)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는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국가가 육아와 교육, 돌봄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사상 최대의 투

자를 결심했습니다...돌봄 부담이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지지 않도록 하겠습

니다...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경력을 개

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서울시장 신년사, 2020)

본 담화는 서울시의 온마을돌봄 정책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가 

‘사상 최대의 투자’를 통해 ‘공공성이 확대’된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결

국 여성과 가족이 ‘돌봄으로부터 해방’8)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본 담화에서 등장하는 공공성 확대 방안은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과 우리동네키움

 8)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고 있어 자세히 다루지 않으나 본 담화에서 돌봄정책의 궁극적 목
표로 제시하는 ‘돌봄으로부터의 해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모든 인간은 의존적이므
로 돌봄필요에 대응하는 윤리적 의무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되, 목표는 여성과 가족의 ‘돌

봄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돌봄책임에 대한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적관계에서 성평등적 돌
봄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돌봄의 윤리에 기반한 국가관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김희강, 2016; 송다영,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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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방침 설계의 두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설계이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ㆍ

서울여성가족재단, 2019). 운영 주체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직접 운영 또는 출연ㆍ출

자기관 대행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의 위탁운

영을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위탁운영 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와 공동운영방식을 취해야 한다. 위탁모델의 경우 ‘공공성 담보’를 위한 별

도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요구하며, 위탁체의 ‘공신력 담보’를 위해 선정 시 심의과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ㆍ서울여성가족재단, 2019: 46).

초등아동 돌봄의 공공성 담보 논의는 보육, 노인돌봄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며 개

인화⋅시장화된 사회서비스의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설계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오랜 세월 제공해온 지역아동센터

가 높은 비율로 민간 주체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논의 

쟁점이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로 

대부분9)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문제, 정

부 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재정 운영 투명성 문제, 전⋅월세 비용 등 서비스의 

지속성 및 안정성 등의 문제들이 운영 주체가 민간인 특징과 독립적이지 않음이 논의

되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출현 기관의 직접 운영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루어졌다(박애리 외, 2012; 송이은 외, 2017; 이태수, 2012; 정

익중 외, 2018). 그러나 상술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운영 주체의 형태에서만 기인

하지 않음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 관리⋅감독의 강화나 회계담당의 파

견을 통한 투명성 확보, 인력이나 보조금의 부족, 보조금 지원 방식(지원지침의 세분

화) 등 정책설계의 한계점과 맥락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진석 외, 

2015; 정익중 외, 2018; 홍나미⋅정익중, 2019). 예를 들어, 정효정(2018)은 공립형 

보육시설의 확충 과정을 분석하여 비슷한 논지를 전개하였다. 국가에서 보육시설 공간

마련이 어려워지며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공립형으로 흡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안정

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면서 일

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 결과는 운영 주체보다

는 보조금 안정성의 문제에서 기인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공립형 시설의 한계도 논

 9) 2016년 기준 민간시설 비율 69.6% (정익중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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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이 운영 주체가 학교 즉, 공공이라는 측면은 양육자에

게 신뢰를 주는 돌봄 형태지만, 동시에 공급률의 한계, 제한된 운영시간, 유연하지 않

은 운영방식 등 질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김선혜, 2015; 

장명림, 2018). 

공공성 확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운영 주체의 공공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형식적 공공성에 머무르는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안이 공립형 돌

봄시설 확충과 민간시설의 재정 투명성 강화 등 형식적 공공성을 갖추는 것에 한정된

다면 결국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공공성이 담보된 것, 민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내용적 공공성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진석 외(2015)

는 형식적 공공성을 갖추더라도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 관료적 운영방식 등의 이유로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여 내용적 공공성이 열악한 기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내용적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응하는 형평성 

있는 서비스 확대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성, 그리고 투명한 조

직 운영 속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성 확보 등 추가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추진되는 초등연령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체적 역할과 

기여를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구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온종일돌봄’ 정책은 

전국적으로 초등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

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법(아동복지법 제44조의2)과 중앙정부의 설치기준, 운영, 종

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역 내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학교-마을 간 유기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한된 체계 내에서 많은 책임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지역 환경에 맞는 돌봄체계

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에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능별 3가지 모델로 구

축하고 있으며, 오산시는 ‘함께자람센터’, 시흥시는 ‘아이누리돌봄센터’로 브랜드화하여 

발전시키고 있다(전미양, 최현임, 2019).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의 

돌봄수요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책임 확대는 긍정적이다. 특히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추가 설치비와 함께 

돌봄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호봉제 적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는 측

면에서 돌봄노동의 가치와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견인할 수 있는 모델로의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필연적으로 시설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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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부담, 아동 1인당 돌봄인력 등 지역 편차가 발생하며, 같은 연령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지도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초

등돌봄교실이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 같은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정부의 부처별 방과후 돌봄체계를 연계 및 통합할 수 있거나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으므로 정책 간 이해 상충이나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분석 도구인 이데올로기, 담론, 정책설계를 활용하여 

초등연령 아동 대상의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온마을돌봄 체계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홍보에 활용된 언어와 담론을 통해, 온마을돌봄 정책이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상술한 것처럼 사회적 구

성주의는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관점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데올로기와 메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의 설계는 사람들의 견해

와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에 따라 해석하면, 서울시 온마을돌

봄 정책은 아동 돌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모든 아동’을 대상으

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즉 돌봄이 우리 사회에 현안이고 공적 책임이 필요

한 영역이라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논지가 구축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이 내세우는 담론과 그 언어가 품는 이데올로기가 구

축하고 있는 긍정적 방향성에 비해, 실제 돌봄정책의 설계는 해당 이데올로기를 실현

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 한계를 논의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김효정ㆍ권혁주

(2013)가 정리한 이론을 바탕으로 온마을돌봄의 실제 정책설계가 ‘보편성’과 ‘공공성’

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질문하였다. 김효정ㆍ권혁주(2013)는 사회

서비스의 보편성을 갖춘다는 의미가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이 서비스 이용자격을 가지

며, 수혜 적격 여부는 자산이나 행정적 재량이 아닌 전문적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할당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기준

으로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초등아동 돌봄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으로 보기에 한계

가 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의 서비스 대상은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열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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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서비스 이용에 가구 형태나 연령 등의 우선순위가 제도화되어 있다. 초등아동의 

30%만을 공적 지원의 포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에

게 충분한 서비스가 돌아가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나머지 70%의 돌봄 욕구는 가정 내 돌봄, 지역사회, 사교육 시장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가 적절하다고 설정한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방과후에 ‘보호’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학년, 다자녀가구의 아동이며, 결국 

국가의 역할은 양육자의 빈자리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게다가 우선순위가 ‘맞벌이 가

구’ 중심으로 설정된다는 점은 돌봄정책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맞벌이 

가정의 경력단절 완화, 즉 양육자의 부담경감이라는 측면이며, 이는 곧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도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온마을돌봄 정책의 서비스 할당은 행정적 재량에 크게 좌우되어 지역마다 서

비스 공급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도 아직 보편성의 수준이 낮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서

비스 공급량의 지역 편차는 향후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9년 온마을돌봄 정책시행 결과 부족한 점으로 지역적 편차를 말하면서도 2020년 

추진전략으로 우선지원 지역(5개 이상)을 선택하여 집중지원 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

였다(서울특별시, 2020). 지역균형발전과 돌봄수요를 근거로 선정할 계획이나,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지자체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이 선정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공간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기존 돌봄시설 등의 지역환경과 기초지자

체(시ㆍ군ㆍ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므로 행정적 의지와 재량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편차, 서비스 접근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등의 문제 또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는 ‘공공성’을 ‘정의’와 같은 속성이나 국가, 시민사회와 같은 실현 

주체를 중심으로 개념화하였다. 신동면(2010), 이병량(2011) 등의 논자들은 공공성을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때 이를 곧 공공성의 실현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내용)적 공공성에 대한 고

려보다는 형식적 측면의 공공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부분과 ‘공공성의 확대’

를 연결 짓는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또는 위탁운영으로 설정하며 시장(민간)과 지역공동체, 제 3섹터(사회적기

업)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는 민간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가지는 부작

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돌봄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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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민커뮤니티, 작은도서관, 종교시설 등) 주체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될 수 없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공간만 기탁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안현미 

외, 2019). 현재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에 있어 인프라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고려하면(안현미 외, 2019), 서비스 제공 주체를 확대하여 국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내용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욕구가 있는 모든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다양성과 보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이명승, 

2019). 

반면, 공공성을 국가나 시민사회와 같은 실현주체나 ‘정의’와 같은 속성에 의존하는 

대신, 인간의 의존성은 매우 정상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마땅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임승차자로부터 무급돌봄 제공자와 유급 돌봄 인력을 보호하는 것이 곧 윤리인 ‘돌

봄의 윤리’가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서울시

의 온마을돌봄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양적 

확충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총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

는 인건비 지침에 추가 예산을 보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및 

호봉제를 도입하여 처우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0). 이는 현실적으

로 위탁법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급 돌봄 노동

의 가치를 상승하는 방향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정

책은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소규모 시설이며 장기적인 인력 채

용 책임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김진석 외, 2005). 그러나 이는 결국 재정상의 

환경이 서울시 같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경우 필연적으로 좋은 인력의 채용과 

관련이 있는 종사자의 지위와 안정성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서비스의 

질로 봉착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인력의 공정한 노동 조건 보장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진석 외, 2015; 강혜규 외, 2019).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온종일돌봄 정책 안에서 학교 밖 돌봄서비스 확충

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 초등아동 대상 서비스,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활용되는 담론, 정책설계라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개념적 분석도구

를 활용하여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이 표명하는 돌봄서비스의 보편성과 서비스 제공

에 있어 국가의 책임(공공성)을 갖추는 정책의 설계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이 이에 부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온마을돌봄 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립하는데 아직 개선

의 여지가 있으나, 초등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돌봄자의 처우를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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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비스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제

도와 서비스로 돌봄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돌봄의 윤리가 그 근간이 되기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돌봄의 윤리가 경제사회적 제도와 구조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

의 돌봄서비스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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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ublic Childcare Service 

through a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 

Focusing on a Care Service Driven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iyang Jun & HyunNim Choi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daycare service 

for children age 6-12, as a part of the national policy goal to mitigate 

the gap in childcare provision. The political discourses constructed 

around this expansion uphold the value of ‘universalism’ and ‘publicness’ 

in the design of the service. 

The study analyzed the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nd ‘publicness’ and argues the following. On the one hand, the study 

finds rooms to improve the service to be titled as universal and public 

care. While the service is open to all children within the age boundary, 

it prioritizes children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younger age 

and/or from certain family types. The service is allocated depending 

largely on the local bureaucracy rather than the professionally assessed 

care demands. The ‘publicness’ of the service is only served through the 

body of operation being a public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study 

identifies the contribution of the care service desig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building the notion of the ethics of 

care. The government acknowledges their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care service and contributes to increase the overall value of care by 

applying the wage system of social workers for employees at the care 

centers. The study further proposes the expansion of universality and 

publicness of the care service.

※ Keywords: public childcare service, ethics of care, universalism, publicness


